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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허가 취소 조치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해 만족스럽

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 내용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추가 대응에 나

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

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고 한국 정부와 

관여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모든 국가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떤 조치도 

단체의 읨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

략’때문에 당분간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한

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

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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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

느냐는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한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가장 신

경 쓰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

를 더 획득한 후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age 2 of 2유엔 인권보고관 “한국의 탈북민단체 조치 불만”-프린트화면

2020-07-22http://biz.heraldcorp.com/common_prog/newsprint.php?ud=20200722000030


